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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되지 못한 북한의 국지전 위협과 민군 관계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여영윤*

본 연구는 브룩스의 전략 평가와 민군 관계 이론을 한국의 두 사례 -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 평가는 민군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협의하고 전략을 구사할 조직의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며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하게 군사적 결정을 지

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브룩스는 전략 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민군 관계의 두 가

지 측면 즉 민군간 선호 수렴도와 상대적 힘의 균형 수준을 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군간 선

호는 수렴되었으나 군이 민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민군간 힘의 분산이 일

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 정보를 민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북한의 국지전 위협이 과소 평가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방어 및 억지 전략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고 민군이 함께 보완책을 협의했어야 하지만, 군은 교전규칙을 넘어 공격 원점

을 타격할 태세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강력한 응징 의사를 밝혔다. 민군간 

협의 과정에서 군이 언론에 발표한 공식 입장과 동일한 전략을 제시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전

략을 제시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육상 지역에 대한 전투기 공격은 확전

요  약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dududdb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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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개발할 만큼 민군간 전략 및 전술 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의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해 군 전반에 걸쳐 전투 역량 저하

를 가져 왔는데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진작시키지 못했고 북한이라는 분명한 위협을 대적

하고 있음에도 전투 기강이 심각할 정도 약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상대적 자율성으

로 인해 전략 평가 과정 중 전략 및 전술 협의와 조직 역량 단계에 문제를 노출하였고 북한의 

국지적 도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

서 볼 때 민군 관계가 전략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브룩스의 이론은 한국의 두 사례에 

걸친 전략 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해시켰다고 하겠다.

주제어: 전략 평가, 민군 관계, 북한 국지전 위협,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I. 서론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래 64년이 그리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의 해체와 냉전 종식 이후 23년이 흐른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안보 위협

을 마주하고 있을까? 정부와 군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을까? 북한

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한 이래 20여년간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이르는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실험도 이어가고 있

다. 그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기반한 남북한 간 무력 충돌 역시 서해 북

방 한계선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남북한 간 육상 군사분계선은 세계 

최고의 화약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남한의 국가 및 주

요 사회 기반 시설에 사이버 공격까지 단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위

협 이외에도 한·중·일간 영토 분쟁 및 군비 경쟁이 뚜렷한 상황임을 감

안할 때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갈등과 충돌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현저

히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냉전 이후 변화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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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부와 군은 안보 위협을 얼마나 적절히 정의하고 있고 얼마나 효과적

으로 이에 대응하는 군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10년 3월과 11월에 각각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한국의 안보 및 군사 전략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천

안함 침몰 사건 직후 군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침몰 가능성은 낮다고 발

표했지만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

으로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북한 잠수정의 이동 상황을 포착하지 

못했고, 서해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대잠 작전을 구사하기 어렵다고 평가하

여 평소 북한의 대잠 공격에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령권

을 가진 합참보다 해군본부에 먼저 보고하는 등 지휘 및 보고 체계에도 난

맥상을 노출하였다. 승무원 구조 및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합참이 해군 작

전을 지휘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보였다. 한편 연평도 포격 사

건은 북한이 정전 이후 최초로 민간인이 거주하는 남한 영토를 직접 공격

하여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이었고 향후 서해 5도 

및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보여 주었

는가에 대해 큰 의구심을 낳았다. 

두 사건으로 인해 전시작전권 이양 시점이 연기되었고, 북한군의 국지 도

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연합사 및 한국군의 군사 작전 세부 지침이 변경

되었다. 또한 국방개혁의 목표와 방향성이 재 논의되었으며, 서북도서방위

사령부의 창설, 합참과 육·해·공 3군 본부의 군령 및 군정권 조정이 이어

졌다. 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

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한국의 안보 및 군사 전략에 많은 문제점을 들어냈다고 평가 받는데, 이러

한 평가는 적합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분단이라는 명확한 안보 위협 상

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및 군사 전략은 왜 효과적으로 

대북 위협에 대응하지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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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 분석과 연구 가설

전략 평가란 특정 국가가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 국가가 

처한 대외적 안보 환경의 위협과 기회 요소를 파악하고 자신의 능력에 가

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된다(Brooks 

2008, 34-35). 그렇다면 어떤 국가는 전략 평가를 거쳐 대체로 적절한 전략

을 도출하는 반면, 또 어떤 국가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략 평

가를 민군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는 기존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

다. 첫 번째는 민군 관계에 따라 군사 전략 및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명

제, 즉 둘 개념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이론이다. 두 번째는 

민군 관계가 전략 평가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 즉 논리를 규명하는 이

론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정부와 군이 양호한 또는 열등한 전략 평가를 하

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이론에는 정치 체제의 유형에 따라 전략 평가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 부류의 학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에 비해 대체로 더 나은 전략 평가에 이르는 협의 체계를 가진다고 설

명한다(Reiter and Stam 2002; Peceny 2002). 그러나 북 베트남의 사례를 보

면, 베트남전 당시 북 베트남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지만 대외 환경 및 

내적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합한 군사 전략을 도출하는 건전한 논의 

체제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치 체제가 전략 평가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Biddle and Zirkle 1996). 또한 브룩스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 정치 환경을 인식하고 주변국과 자신의 군사력을 비교 

평가하는 역량은 정권의 유형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Brooks 2008).

민군 관계가 전략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는 또 하나의 연구 흐름

에는 정치 체제가 아닌 심리적 요인이나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을 주된 설

명 요인으로 제시하는 이론이 있다. 미국 대통령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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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이 어떻게 다른 행태를 보이는지 그리고 협의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분석하여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Haney 2002; Burke and Greenstein 1984). 하지만 지도자의 

개인적 선호와 성향은 공식 및 비공식 제도로부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

기 때문에 이론이 가지는 보편성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있다(Brooks 

2008). 또한 지도자 개인 수준에서 전략 평가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지

도자가 얻게 되는 정보를 객관적인 것으로 가정하되 대신 정보를 해석하는 

개인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전략 평가의 질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민군 관계의 특성에 따라 실제로 군이 지도자에게 보고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 받기도 한다(Brooks 

2008).

반면 브룩스(2008)는 민군 관계가 전략 평가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를 비교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그녀는 민군의 선호가 얼마나 수

렴하는 지와 민군간 힘의 균형이 어떠한지에 의해 군이 민에 보고하는 정

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고, 민군이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는 논의 체계를 구축하는지, 군이 자체적인 조직 관리 역량을 갖추는

지, 최종 의사 결정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전략 평가의 질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전략 평가를 행위자가 아닌 

체제 수준에서 그리고 과정으로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과 민군 관계를 정치 

체제 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녀의 연구가 가

지는 학문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녀의 전략 평가 이론에 따르면, 민이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적 그리

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민군간 선호 차이가 낮을 때, 군은 전략적 환

경을 평가하고 적합한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민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은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평가하여 최선의 전략

을 수립하게 되며, 군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통제를 

가하고, 군사 작전의 최종결정권은 명확하게 민이 행사하게 된다. 또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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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 힘의 균형이 군에 우세하여 군이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할 경우 민군

간 선호 수렴도와는 무관하게 전략 평가의 질은 보통이 된다. 반면, 민군이 

힘의 균형 상태에 있을 경우 전략 평가의 질은 대체로 낮으며 특히 민군간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전략 평가는 최악이 된다.

브룩스의 민군 관계와 전략 평가 이론에서 볼 때,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

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사례는 “Most Likely Case”에 해당한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민군 통제 제도를 일관되게 유

지하고 있으나 전략 평가에 있어서는 1, 2차 연평 해전에서는 북한에 충분

한 억지력을 보였으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 받고 있다. 또한 집권 대통령에 따라 전략 평가의 결과물이

라 할 수 있는 대북 정책과 국방 개혁의 방향성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

이 지도자 개인 수준의 특성과 어떻게 상호 작용한 것인지 평가해 볼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에 발생한 두 사건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과 전략 평가의 연관성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브룩스(2008)의 민군 관계 개념에 따라 한국의 민군 관계를 살펴보면 우

선 민군간 선호의 차이는 낮다. 민군간 힘의 균형은 법률적 차원에서는 민

이 우위에 있으나 군이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

<그림 1> 민군 관계와 전략 평가의 수준 (Brooks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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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민군간 힘은 균형 상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민군 관계의 이러한 특성

은 전략 평가의 구성요소 중 전략 협의와 조직 역량 관리 면에서 약점을 노

출하였고 그 결과 안보 환경에 적합한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다. 이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전후하여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 

그리고 국방부, 합참, 해군 본부의 작전 담당자 사이에 오고 간 공식 및 비

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부 문건

은 아직 없으며 안보 및 국방 관련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역시 제한적

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방부 및 국책 연구소의 발표 자료와 언론에 공개

된 청와대 및 군 관계자의 공식 그리고 비공식적 입장 표명 자료를 근거로 

전략 평가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정보 공유, 전략 협의, 조직 관리, 최종 의

사결정권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민군 관계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민군간 

선호 수렴도와 민군간 힘의 균형은 기존 연구에 기반하고자 한다. 한편 비

교정치 일반에서 민간 부문은 지배 엘리트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각종 이

익 단체와 언론 등 다양한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군사 및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에 민간 부문을 전략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지배 엘리트로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연구 가설의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전략 평가의 각 구성 

요소를 차례로 분석한 후 우리의 전략 평가 수준에 대한 종합 평가를 내릴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 변수에 해당하는 민군 관계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

며, 마지막으로 민군 관계에서 나타난 특성이 전략 평가의 과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는 논리 구조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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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전략 평가 수준

전략 평가 과정은 정보 공유, 전략 및 전술 협의, 군의 조직 역량, 최종 의

사결정권의 명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Brooks 2008).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즈음하여 각 단계별로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 살펴봄으

로써 전략 평가의 수준을 종합해 보고자 한다.

1. 정보 공유

정보 공유는 군이 얼마나 누락 없이 정부와 정보를 공유했는가를 의미한

다. 군은 자국 및 주변국의 전력과 대응 전략 별 비용과 성공 가능성을 평가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정부와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정보 공

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군이 전문성에 따른 편견이나 특정 전략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어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하는 경우이며, 이는 전략 협의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정보에 근간한 분석을 하게 만든다(Brooks 2008, 35-

36).

우리 군은 청와대 및 정부와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왜곡 없이 공유했을까? 한국의 군사·안보 담당 부서 및 전

문가 그룹은 1994년 평시작전지휘권 이양 시점에 이미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이 1980년대 말부터 국지전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사실(김강녕 2011; 

김성만 2010; 김성만 2011; 한겨레 97/05/06; 세계일보 94/09/07; 중앙일

보 10/04/27; 국방부 2008)과 북한의 국지 도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

역이 서해5도라는 점(윤규식 2010; 김성만 2010; 오마이뉴스 09/06/11; 오

마이뉴스 09/06/08; 동아일보 09/05/30; 한겨레 09/05/29; 국방일보 

10/12/27; 조선일보 11/05/30)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국방부 산하 국방연

구원(백재옥 외 2009)의 연구도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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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연합뉴스 09/12/25; 한국일보 09/12/26)을 볼 때 북한의 서해 5

도 및 NLL 인근 지역에 대한 국지전 도발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정보는 민군

간 공유되었다고 추정된다. 

다음으로 한국군의 내부 역량 즉 우리군이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에 대

응하는 방어 및 억지 역량을 확보했는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그리고 왜

곡 없이 공유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전략 평가의 두 번

째 구성요소인 전략 협의에서 우리 군의 시나리오 분석을 평가하면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１) 

2. 전략 및 전술 협의

전략 및 전술 협의는 정치적 목표와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군사 전략 및 전술을 수립하기 위해 민군간 공식·비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협의를 통해 민군은 상호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

정 군사적 행위에 수반되는 환경적, 정치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군

사적 행위를 정치적 목표에 조응시키는 데 있어 잘못된 가정, 논리, 증거가 

있는지 살피게 된다. 전략 협의가 잘 이루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통수권자 

및 관련 부서 그리고 군의 대표가 상호작용하는 정례적인 협의의 장이 있

느냐 뿐만 아니라 대안적 군사 계획 및 작전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쟁할 수 

있는 협의 규칙이나 문화가 갖추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Brooks 2008, 36-

38).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전후한 시점에서 북한의 국지전 

도발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억지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분석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을 

１) 정보 수집 역량에 대해서는 세번째 구성요소인 조직 역량에서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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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전략의 결과물 두 가지 즉 북한의 국지전 도발을 구

체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는지와 시나리오 별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

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북한의 국지 도발 

시나리오로는 육상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충돌(국방부 2009; 김강녕 

2011; 중앙일보 10/04/27)이나 성동격서식의 동시 도발도 가능하다(아이

콘TV 09/02/22)고 보았으나 서해 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높게 꼽

았던 것으로 나온다. 서해 지역에 대한 북한의 도발 수단으로는 크게 세 가

지가 예상되었다(한겨레 09/05/29; 동아일보 09/05/30; 오마이뉴스 

09/06/08; 오마이뉴스 09/06/11; 경향신문 09/06/23; 한국일보 09/12/26; 

한겨레 10/01/28). 첫째, 경비정의 함포 또는 어뢰정의 대함미사일 또는 함

대지미사일, 둘째, 전투기의 공대지 및 공대함 미사일, 셋째, 해안 기지의 해

안포, 장사장포이다. 공격 대상으로는 북한이 확전을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확전 위험이 가장 낮은 대상인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으

나 남한이 보복 타격할 경우 재 타격의 일환으로 백령도와 연평도를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예견되었고, 서해 도서지역에 대한 기습 상륙 작전 또는 

특수 부대의 공중 강습까지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언급되었다. 

북한 함정의 함포 및 미사일 공격의 경우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살펴보면, 우리 해군 제2함대와 북한 서해함대의 전력을 비교하면 보유 함

정 척수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적지만 함정의 종합적인 전투력은 우리가 

우세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 및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이다(오마이뉴

스 09/06/11). 남한 함정은 포 발사가 자동화 방식인 반면, 북한 함정은 구

형 수동 방식으로 기본적인 전력 격차가 크다(문화일보 09/02/13). 또 

2002년 2차 서해교전 이후 최전방의 참수리급 고속정과 2~3Km 후방에 배

치된 화력이 우수한 포항급 초계함을 편조로 배치하여 전투력을 보강했다

(오마이뉴스 09/06/11). 그리고 2008년 440톤급 윤영하함(유도탄고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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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전 배치되었는데 최대사거리 150Km급 대함미사일과 76mm 함포를 

탑재하고 있어 서해 지역에서 남북한 간 함대함 전투력은 한국이 우세하다

는 평가이다(한겨레 09/05/29). 한편 2002년 서해 교전 이후 교전수칙을 5

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켰고, 2009년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은 언론 인터

뷰에서 “앞으로는 북한 함정의 NLL 침범 징후만 포착돼도 해군 뿐 아니라 

공군과 백령도·연평도에 주둔 중인 지상군 전력까지 합동으로 대응태세

에 들어갈 것이다. 이럴 경우 공군 전투기의 초계비행 범위는 NLL 부근으로 

전진 배치된다”고 밝히는 등 육·해·공군의 전투력을 총동원해 초기에 제

압한다고 계획을 밝혔다(오마이뉴스 09/06/11; 한겨레 09/05/29; 동아일보 

09/05/30; 내일신문 09/06/04).

둘째, 북한이 공중 전투기로 남한 함정 등을 공격할 경우, 우리 군은 실시

간 직접 타격을 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2008년 10월 함대함 미사일인 스

틱스 미사일을 개조하여 공대함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으며(문화일

보 09/02/13), 북한의 전투기 전력은 함대함 전투나 서해 도서에 대한 공격 

시 지원 전력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은 대구와 오산의 중앙방

공통제소와 서해 도서의 장거리 대공레이더를 통해 북한 전투기를 실시간 

정밀 추적하고 있으며, 북한 전투기의 공격 즉시 상공에 대기 중인 F-15K 

전투기가 공대공미사일로 격추시킨다는 입장이다(동아일보 09/05/30; 내

일신문 09/06/04).

셋째, 북한의 해안 기지에서 우리 함정 또는 서해 5도를 공격하는 경우인

데, 우리 군은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발사진지를 타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

나 확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동시에 보

이고 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해주와 옹진반도에 집중 배치된 해

안포를 평소 동굴식 엄폐호 속에 숨겨두고 군사 훈련 시에만 노출시키는데 

그 즈음 해안포의 노출 횟수가 늘었으며, 해안포의 구경을 76mm와 

100mm에서 122mm와 130mm로 교체했고, 서해 경비함정과 해안포 부대 

간의 합동통신 훈련의 길이도 늘었다(경향신문 09/02/15). 북한 해안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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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 현황을 보면 사곶과 해주, 옹진 반도 등 서해안 기지에 사거리 

20Km의 해안포 100여문과 최대 사거리가 96Km인 실크웜 지대함미사일 

수십 기를 배치하고 있다(동아일보 09/02/21). 한편 북한은 해안 기지의 해

안포 전력을 2008년 초부터 30% 이상 증강해 왔으며 2008년 3월과 5월에

는 실크웜 미사일과 스틱스 미사일(사거리 46Km의 함대함 미사일) 기지에

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으며 10월에는 스틱스 미사일을 공대함 미사일로 

개조해 항공기에서 발사 시험을 했다(문화일보 09/02/13). 이러한 북한의 

해안 기지 전력과 훈련 상황을 근거로 군 정보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남북한 충돌 시 함정 사이의 해상 교전보다는 해안포에 의한 선제공격 가

능성이 높다고 전하였고(경향신문 09/02/15), 지리상 북한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안포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문화일보 09/02/13). 또한 2009년 2월 국회 국방위의 대

정부질문회에서 국방장관 출신 김장수 의원 역시 해안포 또는 지대함미사

일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질의하기도 

하였고(내일신문 09/02/19) 어느 합참 고위관계자는 북한 해안포는 명중

률이 크게 떨어지지만 수십 발을 한곳에 집중 사격하면 크게 위협이 된다

고 지적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09/02/15). 이상 군 당국의 발표를 볼 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징후와 NLL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언행으로 남북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이며 동시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하기 1년 9개월 전 시점인 2009년 초에 우리 군 당

국은 북한이 해안 기지에서 함포와 미사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보면 합참은 해안포 대응 매뉴얼을 한층 

보강해 놓았는데 서해 5도와 내륙에 배치된 대포병 탐지레이더로 발사 지

점을 파악하여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으로 즉각 대응사격하도록 자동화

되어 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09/02/21; 문화일보 09/02/13). 한편 2009년 

2월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위의 대정부 질문회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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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안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함정을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군사작전에 관한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

했다(내일신문 09/02/19). 그리고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에서

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는데, 전직 국방장관인 김장수 의원은 북

한의 해안포 기지에 대한 공격은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

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였다(내일신문 

09/02/19).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남북간 긴장 상태가 더욱 고조된 이

후 보도 기사에 따르면 이상희 국방장관은 “K-9 자주포, 구축함과 초계함

의 함포 및 미사일, 공군 전투기 등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해 초기에 제

압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16일 국회에서 군사작전 비공개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한겨레 09/05/29; 오마이뉴스 09/06/11). 한편 6월 22일 합

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상 시나리오에서

는 우리측의 해상 강제 검색에 반발하여 북한이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과 

해안포를 발사하는 경우 이 국방장관의 앞의 발언과 동일하게 대응하겠다

고 선언하였다(경향신문 09/06/23). 이와 같은 보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우

리 군은 북한이 해안 기지를 통해 공격해 올 경우 확전 가능성에도 불구하

고 전투기 등을 동원해 북한 영토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발언이 북한에 대한 억지 전략 차원에서 언술로만 구사된 것

인지 아니면 실제로 청와대, 국방부, 합참 간에 북한의 도발 강도별로 구체

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합의했는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

다. 하지만 확전을 방지하면서도 육상의 도발 원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계획

이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이 육상 전력을 이용해 공격해 올 경우 

우리가 육·해·공군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하면 전면전으로 확산될 위험

이 있다는 분석은 군 관계자 및 군사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

었다(경향신문 09/02/15; 내일신문 09/02/19; 아이콘TV 09/02/22; 한겨레 

09/05/29; 오마이뉴스 09/06/11; 한겨레 09/11/13).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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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군과 정부의 대응을 반추할 때, 2010년 이전 시점에서 청와대와 

군이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구현해 내는 창의적인 전술적 시나리

오를 구체적으로 논의 또는 합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민군간 전략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는 첫 번

째 근거는 평시작전지휘권 자체의 불분명성를 고려할 때 평시와 전시의 구

분이 모호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평시작전권 이양 시점에서부터 논의되었

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군의 북에 대한 도발은 정전 교

전규칙상 제한되어 있기에 평시 상황이 전시로 변동되는 것은 한미 양측이 

전시 상태라고 규정할 정도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

느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전시 상태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시와 평시의 구분 기준이 다를 수 밖

에 없다. 더욱이 북한이 한편으로는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칭적 저강도 위협을 가하는 최근의 안보 상황에서 

한미간 전략 목표와 이해는 같을 수가 없다. 또한 모든 작전지휘권을 한국

이 갖게 된다 하여도 정보 자산과 무기 면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

는 한국의 상황(서울신문 94/12/01)을 고려할 때 미국의 선호와 요청을 무

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

도로 대응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문제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다. 2009~2010년 한국의 군 관계자들이 북한이 육상 기지를 통해 도발할 

경우 원점 타격하겠다고 장담하면서 동시에 한미연합사와 작전 계획을 사

전에 공유하고 협의했다면 그리고 연평도와 같은 도서 지역에 대한 포격에

는 전투기를 출격시키지 않고 자주포로 대응한다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 

그 합의에 따라 연평도 사건 당시 대응했다면 많은 한국인은 그 합의 자체

를 비판하겠지만 적어도 한국의 전략 협의 수준은 나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2013년 3월 발효

된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보면 2009~2010년 사이에 협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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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했던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사건 이후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계획은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한·미 합참의장이 국지도발 대비계

획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부터 시작되어 2011년 9월 국지도발에 대한 

합동 개념을 승인하고 2012년 12월 24일 대비계획 수립 지시를 거쳐 2013

년 3월 22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서먼 연합사령관이 공동으로 서명함으로

써 발효되었다.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한국군이 작전 지휘권을 갖는 평시 

상황에서도 북한군의 국지 도발이 있으면 한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군이 초

기부터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한국 공군의 F-15 

전투기가 교전규칙상 한미연합사령관의 동의를 받아야 출격이 가능했지만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 발효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대응 사격을 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문화일보 13/03/27). 이 공동 계획이 제기된 후 발효

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중간 과정을 감안할 때(신동아 14/03), 북한의 육상 

도발에 대한 한미간 협의는 2010년전에는 없었다고 추론된다. 

민군간 전략 협의가 부족했다고 보는 두 번째 근거는 우리 군이 북한의 

대잠 능력을 위협으로 정의하지 못했고 우리 군의 취약한 대잠 작전 능력

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다. 천안함 사고 직후 우리 군은 대북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배제하였었고

(세계일보 10/05/21) 김태영 국방장관은 4월 30일 국회 국방위 질의회를 

통해 "솔직히 말하면 (천안함 사건은) 허를 허용했다고 생각한다. 서해는 

동해에 비해 수심이 앝고 조류가 빨라 잠수함 위협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하였다(한국경제 10/05/02). 이상은 우리 군의 대북 경계,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시사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북한의 위

협 동향을 파악하는데 실패했고 서해 방어 전술에 허점이 있었음을 의미한

다. 한편 2009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3차례 전술회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이상의 합참의장은 서해에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한다(세계일보 10/05/21). 합참 지휘부는 취약성을 감지했지만 

실질적인 대책 방안 수립과 지휘·통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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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군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역시도 북한의 여러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함에 

있어 각각의 가능성과 우리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능력이 부족

했다고 하겠다.

종합해 보면, 북한군의 다양한 서해 도발 시나리오 중 육상 기지를 통한 

포격 도발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던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가 우리 군의 대응 전술이 가진 헛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보완할 대책을 협의했었는지의 여부가 한국의 전략 평가 수준 특히 

정보 공유와 전략 협의 수준의 현실을 보여 준다. 또한 군이 잠수함을 통한 

북한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등 전략 수립 및 작전 구사력 면

에서 보인 문제점에 대해 그간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를 감독, 통제, 보완하

지 못했다. 따라서 공개된 원천 자료가 없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언론에 공개된 군 관계자의 발언과 두 사건 이후 수립된 정책을 

통해 추론해 볼 때 한국의 전략 협의 수준은 낮았다고 종합해 볼 수 있겠다.

3. 조직 역량

조직 역량이란 군이 민군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전략을 실제로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역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 역량을 의미한다. 

아무리 안보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해도 군사적 위협을 감시하

고 자국 및 주변국의 전력을 분석하는 역량이 떨어지고, 전투 훈련이나 무

기 관리가 허술하고 사기가 위축되어 있다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 역량이란 자국 및 타국의 군사 역량을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평가하는 절차와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제도 및 문화를 의미한다. 브룩스는 조직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

례로 분파성을 조장하는 승진, 평가, 보상 제도를 지적하며 이들은 조직 문

화에 영향을 주어 군 내부적으로 자기 검증이 작동하기보다 오히려 정보 

공유를 방해하거나 소위 ‘예스-맨’ 현상을 조장하며 자국 및 주변국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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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Brooks 2008, 38-39).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조직 역량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들어냈다. 이들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정보면에서 수집력 부족, 보고 절차와 체계의 불이행, 정보 

부서간 공유 미흡, 그리고 정보 분석력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대잠 

능력에 대한 전반적 정보 수집이 부족했고(한국경제 10/05/02), 천안함 사

건 당일 북한 잠수함 기지에서 두 대의 잠수함 정보가 사라진 사실도 뒤늦

게 들어났다(한겨레 10/10/19). 연평도 사건에서는 북한 해안 기지의 해안

포 발사 준비 상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 당

시 보고 라인이 지켜지지 않았고, 보고도 지연되었다. 심지어 감사원의 천

안함 사고 결과 보고에 따르면 사건 보고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시 사건발생 시각을 임의로 수정 보고한 사실과 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 가

능성의 근거가 되는 ‘폭발음 청취’를 보고에서 제외한 점, 사건 직후 잠수정 

추정 물체에 사격을 가한 사실을 새떼로 허위 보고하는 등 왜곡 보고도 있

었다(한국경제 10/06/10). 한편, 2010년 8월 국정원은 감청을 통해 북한의 

군사 도발에 관한 첩보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청와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 부처 간 정보 공유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오마

이뉴스 10/12/05; 아시아투데이 10/04/06). 또 해군 2함대는 사건 발생 수

일 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어(한국경제 10/06/10) 적의 동향 정보 가운데서 위협 정

보를 가려내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적의 위협 평가는 국방부 정보본

부와 합참의 정보작전부서가 주로 담당하는데 천안함 사건 전 합참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보부서가 작전본부에 흡수되어 정보가 객관적으로 분석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경향신문 10/05/03).

다음으로 전력 강화 예산이 안보 전략과 적절히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

를 지적할 수 있다. 국방 예산에는 인력과 관련한 고정비성 비용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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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전력 개선비는 육·해·공군이 특정 비율로 나눠 가지는 쿼터 배정의 

관행에 따라 집행되어 왔다(매일경제 10/11/26; 동아일보 10/05/06). 각 군

은 나름의 급박한 전력 개선 소요를 가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안보 목

표 및 전략에 따라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 보다 3군에 전략 증강비를 배분하

고 각 군 내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해군의 이지스함,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은 포괄

적 군사 전략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동아일보 10/05/01; 동아일보 13/08/27). 

최근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이 난항에 빠져 세대 교체 시기를 놓칠까 하

는 우려가 있는데 이 역시 예산 집행 원칙에서 보이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SBS 13/09/22). 

또한 서해 5도가 북한 육지 지형에 둘러싸여 있어 방어가 불리한 지형 조

건임을 감안할 때 합동성에 기반한 작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SBS 

11/03/28; 한겨레 12/03/26), 첨단 무기를 적진 깊숙이 배치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구사하지 않는 전략이라는 비판(SBS 11/03/28)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우리 군은 서해 5도 전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무기를 이 지역에 

집중 배치하였다. 또한 이 사업에 배치된 상당수 장비는 기존 육군이 사용

하던 것을 이전 배치한 것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형국이라는 비판

도 일었다(한겨레 12/03/26). 이렇듯 서해 5도에 적합한 방어 및 억지 전략

에 대한 검토 없이 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첨단무기를 

배치하는 점을 볼 때 전투 전력 강화에 대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를 알 수 있다.

셋째로 장비 운용 능력의 부족과 무기 점검 및 관리 소홀의 문제를 지적

할 수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북한의 해안포와 장사정포가 처음 날아

들 때 대포병탐지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아 대응 사격이 늦어졌고, K-9 자주

포 6문 중 2문은 기능 고장을 일으켰고 1문은 불발탄을 쏘았다. 한편 연평

도 포격 몇 개월 전인 8월 9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해안포 110여발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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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 때도 대포병레이더가 고장 상태였고 해안포가 NLL 이남 해역에 

떨어진 것을 최종 확인한 것이 밤 12시 정도로 알려져 있다(김성만 2010). 

그리고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평도 대포

병탐지레이더는 2010년 2월 육군에서 지원받아 해병대 연평부대가 운영하

기 시작한 이후 3차례의 고장으로 정비를 받았다(한국일보 10/12/02). 한

편, 천안함 사건 당시 브리핑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 분석을 담당하는 

합창의 한 대령이 열상관측장비(TOD)가 24시간 자동녹화기능이 있는지 모

른 채 엉뚱한 해명을 하는 일이 있었고(경향신문 10/05/03), TOD 영상이 

상급부대 서버에 자동 저장된다는 기본 정보를 해병대, 합참, 그리고 국방

부의 어느 누구도 사건 발생 8일째가 되기 전에는 몰랐다는 사실이 해군 본

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해지면서 TOD 장비의 허술한 관리 및 교육이 문

제시되었다(한겨레 10/10/19).

넷째로 전반적인 군 기강 해이의 문제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취임

한 김관진 장관은 취임사와 지휘관 회의 등 여러 공식 석상에서 부대관리

형 행정부대에서 과감히 탈피해 당장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형 야전

부대를 육성하자고 강조했고,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 평시 군대의 전형적 특

징인 전시 환경 망각, 무사안일주의의 만연, 과다한 서류작성 업무를 지적

하기도 하였다(헤럴드경제 10/12/07). 또 이상의 합참의장 역시 오로지 전

투행동과 작전결과로 평가받는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해 어떠한 상황에

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헤럴드경제 

10/12/07). 군 최고 지휘관들의 기강 쇄신에 관한 이와 같은 발언은 군 전

반에 흐르는 안이한 안보 인식과 관료화된 군 조직 문화를 대변한다고 하

겠다. 한편 천안함 사건 이후인 2010년 7월 군 작전용 고속단정에 군인 가

족과 민간인이 타고 유람하다 암초에 부딪쳐 전복되는 사건이 있었다(문화

일보 10/07/06). 당시 승선인은 공군 소령과 대위, 해군 부사관인 군인 5명

과 군인 가족 8명, 군인들의 고교 동문인 예비역 민간인 2명이었다. 주말이

면 군용보트에 민간인을 태우고 만리포 주변을 관광하고 오는 경우가 잦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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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태안 지역 주민의 잇단 증언을 볼 때 군 자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방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 군

인이 경비대 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이른바 ‘노크귀순’ 사건(연합뉴스 

12/10/11)과 탈북자가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다시 탈출하는 사건(중앙일

보 13/04/05)을 볼 때 평상시 국경 경계가 철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참의 해군 및 공군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지적이다. 천안

함 사건 직후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합참의 육·해·공군 별 장성 비율은 2.6: 

1: 1이며(동아일보 10/05/01), 전략 작전 등 합참의 주요 직책 18자리 중 

14자리를 육군이 담당하고 있었고 작전을 운영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의사

결정 라인에는 해군과 공군이 없었다(세계일보 10/04/29; 서울신문 

10/05/10; 서울신문 10/07/01; 한겨레 11/03/07). 한 해군 예비역 장성은 

“합참 근무 시절 육군이 대부분인 상관에게 해군 용어를 이해시키느라 애

먹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0/05/01). 또한 천안함 이양 

과정에서도 합참 내 해군 작전을 지휘할 장성이 없어 군령권을 보유하지 

않은 해군 참모총장이 이양 작전을 진두 지휘할 수 밖에 없었는데(아시아

투데이 11/02/27), 이는 평시 상황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작전을 지휘

해야 하는 합참이 합동성에 기반하여 작전을 진두지휘할 역량을 갖추고 있

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이와 같은 조직 역량 차원의 문제들은 육·해·공군 간 치열한 경쟁과 

육군의 상대적 권력 우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먼저 육·해·공군은 

예산과 보직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다. 각 군은 자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

해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일례로 공군의 차세대 전투

기 사업은 제한된 사업비 예산 하에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스텔스 기능이 

부족한 기종이 선정되어 공군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그 결과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등 심각한 진통을 앓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몇 년 후 공군 전투기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SBS 13/09/22; 동

아일보 13/08/27). 또 공군은 원활한 공중 작전 수행을 위해 공중급유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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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동아일보 10/05/01). 한편 해군은 삼면이 바다

인 우리 지형을 고려할 때 작전용 이지스함 3대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이지

스함 2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육군 역시 북한과의 전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전차를 확대 도입하자고 요구하는 실정이다(SBS 13/09/22). 육·해·공군

의 전략 증강 요구를 적절히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각 군이 

중·장기적인 안보 전략의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인데, 육군은 해군과 공군의 고가 무기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제한된 예산을 생각할 때 동맹국인 미국의 무기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동북아 지역 안보 차원에서 주변

국간 갈등이 무력 시위로 번질 경우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

장이다(동아일보 10/05/01; 동아일보 13/08/27). 한편 해군 내 해병대 역시 

별도의 예산 소요를 제기한다. 연평도 포격 사건 후 한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방개혁 논의에 참가한 젊은 

장교들은 북한의 국지전 도발 시나리오로 연평도 포격 또는 상륙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이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유럽 

시찰을 통해 서해 5도에 적합한 단거리 이동식 미사일 시스템을 파악하여 

구매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국방부가 이를 무시했고 이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해병대 지휘부는 전력 증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

다(동아일보 10/12/02).

예산 뿐만 아니라 진급과 보직도 민감한 사안인데 해·공군의 불만이 많

은 부분이기도 하다. 우선 야전부대보다 정보, 인사, 정책 부문 등 합참이나 

육·해·공군 본부에서 진급을 독식하는 문화가 문제로 지적된다(동아일

보 10/11/30). 야전 부대는 근무 여건이 힘들고 부대원의 실수로 고과 관리

에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으나 진급마저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은 

야전을 회피하려 하고, 따라서 군 전반에 걸쳐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다. 또 육군 대령 출신 김성회 국회의원은 3심제 또는 5심제로 불리는 군의 

진급심사 제도로 인해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만 진급하고 무인 기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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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이 탈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군이 관료화되었

다고 분석했다(동아일보 10/11/30). 한편 육군 편중 인사도 문제로 지적되

는데 2014년 기준으로 역대 합참의장 38명 중 36명이 육군 출신이며, 44명

의 국방장관 중 해·공군 출신은 6명 뿐이다. 합참에서 육·해·공군 작전

을 총괄하는 실무 부서인 합동작전과, 해상작전과, 그리고 공중작전과는 육

군은 합동작전과에만, 해군은 해상작전과에만, 공군은 공중작전과에만 배

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동작전과를 관할하는 상위 부서장인 작전처장, 

작전부장, 작전본부장은 모두 육군이고 특히 작전본부장 예하 7개 참모부

서 참모부장 중 6명이 육군이었다. 그리고 2010년 서울 신문의 보도에 따르

면 합참의 총괄담당과장 75명은 모두 육군 출신이었다(세계일보 10/04/29; 

서울신문 10/05/10; 서울신문 10/07/01; 한겨레 11/03/07). 따라서 상호 간 

교류가 적고 배타적인 육·해·공군 간 문화에 육군 편중 인사까지 더해짐

으로써 합동성에 기반한 작전 수립 및 전투 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해

군과 공군의 육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깊은 실정이다.

육·해·공군 간 갈등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국방개혁 및 군 지휘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이다. 육·해·공군의 개별적인 작전 개념을 초월한 협의 

및 의사결정 기구를 갖추자는 취지에서(김국헌 2011; 매일경제 10/11/26) 

이원화되어 있는 군정권과 군령권의 통합을 비롯해 근본적인 지휘체계의 

개편이 논의되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는 군 지휘구조에 

대한 개혁안으로 합동군 사령부의 창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10/11/26).

하지만 군정과 군령권의 일원화 및 합참의 권한 강화라는 방향에 대해 

해군과 공군은 크게 반발하였다. 천안함 사건 직후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합동성 강화 대 토론회’에서 ‘물오리론’을 제기하며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각 군이 특성을 잃고 전반적인 전투 역량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논했다(서울신문 10/07/01). 이러한 입장은 해군과 공군 예비역 장

성의 공개적인 성명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군정과 군령의 통합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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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숙원사업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육군 중심의 인적 구성을 개편하려는 

논의 없이 합동참모본부가 더욱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상부 지휘구

조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육군 편중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였

다(김동한 2011; 한겨례 11/03/07; 서울신문 10/05/10). 이후 2011년 3월 

발표된 ‘국방개혁 307’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논의되던 국군교육사령부 

창설 계획과 합참의장 순환보직제 도입안은 빠진 채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

휘에 필요한 인사, 군수, 교육 등 일부 군정 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총장은 

합참 지휘아래 작전지휘 권한을 행사하도록 부분적 군정-군령 일원화 계획

을 담고 있다(서울경제 11/04/26; 세계일보 11/03/09). 이 계획에 대해 해

군과 공군은 크게 반발하였는데 각 군 총장의 작전지휘를 지원할 통제시스

템 통합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휘 라인 개편에 따라 전

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그리고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한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아직 창설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고 인사권에 대해 합참과 각 군 본부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동아일보 11/04/26; 서울경제 11/04/26). 국방부

는 작전 지휘계통이 일원화되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육·해·공 3군 

체제는 유지하여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은 보장한다고 설명했지만(세계일보 

11/03/09) 일부에서는 지휘 체계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으며 내실은 없고 

흐지부지 된 합동성 강화라고 비판하고 있다(동아일보 11/04/26; 서울경제 

11/04/26; 동아일보 11/05/03).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육·해·공군 간 치열한 예산 경쟁과 비합리적이

고 관행에 가까운 육군 중심 문화로 인해 각 군은 자군 내 비합리적인 요소

에 대해 자정 기능을 발휘하기 보다 자군 이기주의, 보신주의에 빠질 가능성

이 높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에서 합참으로 보고가 지연되고 비공식 라인

을 통해 청와대로 직접 보고가 이루어진 일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군 내에서

만 공유하고 자군의 입장에 유리하게 처리하려는 행태가 나타난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비단 해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야전보다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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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중시 인사 문화, 예스맨을 조장하는 승급 심사 제도는 우리 군이 국지전

에 대비할 수 있는 합동 작전 수립 능력의 제고를 어렵게 하고 내부 자정 능

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종합해 볼 때 우리 군은 전략 평가의 세 번째 요

소인 조직 역량 면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최종 의사결정권의 명확성

최종결정권의 명확성이란 여러 군사적 전략 및 행위 중에서 최종적으로 

특정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고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느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 명료할 때, 거부권, 

최종 인가권은 민 또는 군 일방에만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이다. 따라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세밀

히 봐야 하며, 거부권과 승인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작전권 체계는 어떠한

지, 그리고 고위 군관들의 임명, 승진, 해임, 처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

펴봄으로써 최종 의사결정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

(Brooks 2008, 39-42).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는 완전한 문민 통제를 제도적으

로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한미연합 부사령관 등 

주요 군 보직을 임명하며 군정 및 군령권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대통령이 

가진다. 이렇듯 전쟁이나 작전 수행 과정에서 군의 자의적이고 돌발적인 행

동을 통제한다는 면에서 한국의 문민 통제는 우수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

가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에 따라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가 행

사하는 한국만의 특수성으로 인해 최종 의사결정권의 명확성은 큰 논쟁거

리이기도 하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당시 의사결정권이 명확했는지를 평

가할 수 있는 공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도 포격 사건에

서 북한의 공격 원점을 전투기로 타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여러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의사결정권의 명확성 정도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당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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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전투기를 통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음에도 군이 불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기에, 그렇다면 폭격을 하지 않기로 한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

을 통해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한 분

석 대상이 된다.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현재 교

전규칙에는 적 사격 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답하여 당시 우리 군은 연합사의 교전규칙에 따라 폭격 여부에 대한 판단

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머니투데이 10/11/25). 한편 일부 언론은 연합

사가 ‘한국이 공격당한 것은 무척 가슴 아프지만 대신 이번에 한 번 참으면 

앞으로 북한을 몰아붙이며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는 논리로 폭격을 만류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각각 해명했으며 합참은 “당시에 한미가 정보를 공유했지만 전

투기 폭격을 협의하거나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아시아투데이 

10/12/10).

이상을 볼 때 2가지 추측이 가능하겠다. 첫째는 연합사가 폭격을 만류한 

것이 사실이나 포격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이 민감하여 이를 부정했을 가

능성이며 둘째는 한국군이 한미 연합 작전 및 훈련 과정을 통해 교전규칙

의 ‘필요성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관례 내지 행태를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다.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1953년 유엔군사

령부가 우리 군과 협의해 제정한 것으로, 남북간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

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규칙을 정해둔 것이

고(국제신문 10/11/26), 일정 정도 한미동맹은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 도발

을 자제시키는 목적도 있기에(Pressman 2008, 29-33) 50여 년간 교전규칙

에 따라온 우리 군이 확전 방지를 우선시하는 사고 방식을 자발적으로 내

재화했을 수 있다고 보인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사실이든 대통령의 최종 

의사결정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미동맹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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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연합사가 직접적으로 전투기 공격을 자제시킨 증거는 없으

며, 게이츠 전 국무장관(2014)의 회고록을 보면 사건 “이후” 한국이 과도하

게 공격적으로 보복하려는 시도가 있어 자제하도록 대화했다는 언급은 있

지만 사건 “당시” 자위권 행사를 만류한 증거는 없다(Gates 2014). 이후 국방

부 장관과 합참 관계자의 자위권 행사 의지 표명에 대해 미국이 동의했다

는 보도(서울신문 10/12/08)와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에서 국지도발 대

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해 올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

하겠다는 합의 그리고 국지전 시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 

등의 전력을 동원하는데 합의(경향신문 10/12/09)한 것을 볼 때 미국은 북

한에 억지력을 보이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한편 안보 및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는 전투기로 북한 육상 기지를 포격

하는 것이 한국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미 간 공군 작전 협력 범위에 대

해 사전에 조율한 사항이 있으며 공군 전투기로 공격할 것인가의 결정은 

전면전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한

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연합사의 작전지휘통제권 행사와 연계되

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오마이뉴스 10/12/05).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

단할 때 우리 전투기의 공격에 북한이 대응 사격할 경우 군사적 긴장은 더

욱 고조되어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로 북한을 

포격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은 연합사와 상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

렇게 교전수칙의 준수와 확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불가피한 상황

에서, 우리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선택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불분명한 도발의 경우 의사결정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2006년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시설에 폭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

인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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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고 연설한 적이 있다(오마이뉴스 10/12/05). 이 발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 통수권자가 제한적이고 불명확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

한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요약하면, 최종의사결정 권한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명확히 보장되어 있고 대통령의 의사결정권 행사를 방해할 만큼 군과 민 

사이의 권력 불균형은 없으나 북한에 대한 독자적 방어와 억지력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대통령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제약 받고 있다고 하겠다.

5. 전략 평가에 대한 소결

한국의 전략 평가를 각 요소 별로 살펴보면, 정보 공유는 자료의 제한으

로 분석의 한계는 있지만 개념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국지전 위협의 증가, 

북한의 잠재적인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지만 특정 시점 및 지점에 대한 도발 징후는 적절히 공유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전략 및 전술 협의는 이 역시 자료의 제한으로 분석이 제한적이

지만 언론에 공개된 군 최고 지휘부의 발언을 통해 볼 때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어 및 억지 전략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 역량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 요소로서, 

육·해·공군은 각 군의 조직 논리와 선호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농후하

여 군의 합동성을 심각히 위해하고 있으며 평가 및 승진 제도는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어 군의 자정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최종 의사결정권은 제도적으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최

상위 안보 전략이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 전략이기 때문에 북한의 국

지 도발 시 원점 타격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불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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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민군 관계 특성

1. 민군의 선호 수렴도

민군간에 입장이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불일치의 

강도와 범위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민군간 선호가 불일치할수록 정보 공유, 

전략 협의 등 전략 평가의 여러 과정에서 민군간 협조가 약해진다는 가설

이 브룩스의 전략 평가 이론의 핵심 논리이다. 민군간 선호의 차이는 세 가

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1) 안보 목표 측면: 안보 위협에 대한 정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의 차이, (2) 군사 전략 및 작전, 전술 측면에

서 의견 차이, (3) 조직 문제: 국방 예산, 전문가적 행위 규범, 행동 양식, 징

병제, 기타 인구통계학적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속

적, 반복적, 구조적 분열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선호의 수렴도를 평가하며, 

브룩스(2008)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분열 기제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1) 계급적, 지역적, 또는 인종적 구성에 있어 민군간 분명한 분열이 있는

가, (2) 외부 위협이 있는가, (3) 군부가 정치 영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신념 

및 가치 체계 그리고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민군간에 계급적, 지역적, 또는 인종적 구

성에 분열은 없다. 또한 군이 민간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신념이나 가치 체

계를 가지는가에 있어, 예비역 장성과 군 내부 및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

평도 포격 당시 단호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볼 때 ‘확전 방지’라는 가치가 우리 군 내부에서 규범화된 가치

관으로 자리잡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위협에 있어서

는 한국의 안보 상황은 1953년 이후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 서해상 NLL 분쟁 등을 볼 때 그리고 심지어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북한은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민군간 선호의 차이는 구조적 분열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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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안보 위협에 대한 정의와 외교 및 안보 전략

의 큰 방향성은 대통령 선거마다 주요 대선 후보의 차별화 전략으로 작동

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목표 측면에서의 입장 차이가 우리 민군 관계에도 

영향이 미치고 그것이 민군간 구조적 분열로까지 작동하고 있을까? 대북 

위협과 자주 국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시 작전지휘권 이양 연기에 대한 

민군간 입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해 뚜렷한 선호 차이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이 발발한 당시 집권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군

부 사이에 선호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노

무현 정부 시절 군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２)와 대조적으로 군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

경책 및 한미 공조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했음을 고려할 때 두 사건 당시 민

군간 선호 차이는 적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절 민군간 입장 

차이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의원의 인터

뷰를 볼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민

군간 의견 차이가 없었으며(문화일보 10/04/16)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노무

현 정부 역시 실질적인 대북 교류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노무현 정

부 시절에도 민군간 안보 정책의 시각 차이로 인해 대북 방어 및 억지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군간 시각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 받

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민군간 선호 차이로 인해 대북 방어 태세가 약해

지지 않았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민군간 선호 차이는 더 낮았다고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민군간 선호의 수렴도는 북한이라는 분명한 외부 위협

을 직면하고 있기에 양호한 수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

다.

２)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군 내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군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낙인처럼 이전 정부에 협조한 사람들

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다(한겨레 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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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군간 상대적 힘

민군간 상대적 힘은 정치 지도자가 지지 기반 및 연합을 형성함에 있어 

군부의 영향력에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군부가 정치 

연합 형성 과정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군부가 지지를 철회했을 

때 그 정치연합이 붕괴한다면 민군간 힘의 균형은 군부에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힘의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 군부의 국내 정치 및 사회

에 대한 연계성, 즉 군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군 자체의 조직적 

신념３), (2) 군 최고 지도부의 응집력, (3) 정치 지도자가 지지 기반 형성에 

있어 군부에 의존하는 정도, 즉 사회에서 충분한 독자적 지지 기반을 확보

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Brooks 2008).

위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민군간 힘의 균형은 민 우위 상태라고 평

가할 수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치연합을 형성하는데 

군부의 영향력은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군사 정권의 오랜 

독재와 민주화 운동의 역사 그리고 문민 정부 출현 경험으로 인해 군부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민의 군에 대한 통제 권한은 명확하게 보

장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와 국

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의해 민은 군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군사·안보 문제에 대

한 의사 결정권한이 대통령과 그 대리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한편 군 최고 지도부의 응집력 면에서, 우리 군은 육·해·공군 중 육군

의 영향력이 막강하며 군 상부 구조가 육군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응

집력이 좋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삼군간 갈등이 내재하여 응집력에 약

３) 예를 들면, 박정희 정부 시절 군부는 국가 발전 및 근대화를 추진하는 핵심 인재 집단이라고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었으며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신념을 가졌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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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동시에 나타낸다. 이렇듯 우리 군의 고위 지도부에는 분열적인 요소와 

응집적인 요소가 모두 있으나 남미 국가들처럼 군이 독자적인 정치 권력으

로 등장할 만큼 높은 응집력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민군 관계는 군이 상당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도 내재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체결한 후 한미연합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해 왔고 1994

년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여 평시에 대해서는 한국이 작전지휘권을 이양 받

았지만 전시작전권은 현재도 한미연합사의 권한이다. 50여 년 이상 한국의 

안보는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

아 있다. 한국의 군은 우리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지만 포괄적인 안보 전

략과 전술 전개, 무기 체계의 구축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은 연합사와 협의 하

에서 이루어진다. 연합사와 의사 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민이 어

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대해 검토하여야만 한국 민군 관계의 진정한 모

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 협의 체제에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MC)가 있다. 한미 양국의 국가 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는 안보

협의회의를 통하여 군사위원회에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군사위원회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상급기관으로서 연합사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하달한다

(윤태영 1999). 한편, 평시작전지휘권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행사하지만,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

군 합참의장이 위임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에 따라 연합군사령관이 권한을 가진다. 평시에 연합사가 위임 받

은 권한은 (1)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 

(2) 전시 작전계획 수립; (3) 한미 연합 3군 합동 교리발전; (4) 한미 연합 3

군 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 연합 정보 

관리; (6) C41 상호 운용성이다. 그리고 위기상황이 고조되어 한미 양국의 

국가 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의 공동 승인 하에 데프콘 3단계를 발령하거나 

한미가 그 시점을 합의할 경우,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은 연합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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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양된다. 

여기서 CODA는 한국의 민군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현

재 ‘전시’ 작전권은 연합사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지만, 

CODA 규정에 의해 위기 관리와 한미연합훈련 등 전시를 대비한 평시의 여

러 훈련에 대한 작전권은 미군이 가지기 때문이다. 평시작전지휘권을 이양 

받았지만 평시와 전시를 관통하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연합사에 위임하

였다고 볼 수 있다(서재정 2009). 미국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도 평시와 전

시를 구분한다는 개념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듯이(한국일보 

10/03/12) 한국이 평시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그 권한에는 한계

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안보 및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소인 위협의 정의, 대응 전략의 수립, 필요한 전력 자원의 구축은 지금까

지 한국의 민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민

간 영역은 지난 50여 년간 군사 전략의 목표 및 군사 역량에 대한 통제 기

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 기능을 한미연합 체제의 안보협의회의

와 군사위원회에 의존 내지 위임해 왔으며, 그로 인해 민은 군에 대한 통제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한국의 민은 군을 통제할 제

도 및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

고 군은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군

간 상대적 힘의 균형은 민으로 기울지 못하고 민군간 균형상태 즉 힘의 분

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４) 

４) 민군간 힘이 균형 상태를 이룬 대표적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빌헬름 2세가 통치한 독일

을 들 수 있다. 브룩스는 빌헬름 2세 통치 시절 민군간 상대적 힘의 균형 상태가 관찰된다고 

하였는데, 빌헬름 2세는 국가와 군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하고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

을 가졌지만 황제 스스로가 군사주의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군이 전략 평가 과정을 주도

하게 하고 전략 협의 과정에서 외교적 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독일의 군사적 역량을 과

대 평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Brooks 2008, 

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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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한국의 민군 관계가 전략 평가에 미친 영향

본 연구를 통해 브룩스의 전략 평가와 민군 관계 이론을 한국의 두 사례 

-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전략 평가

는 민군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협의하고 전략

을 구사할 조직의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며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하게 군사적 결정을 지시하는 일련

의 과정이며, 전략 평가 자체가 하나의 역량으로서 점검되고 개발되어야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전후하여 한국의 전략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전략 평가의 구성 요소 

중 조직 역량 관리와 전략 협의에 있어 특히 많은 약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민군간 선호는 수렴되었으나 민군간 힘의 분산으로 인해 군은 민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전략 평가의 각 과정에 여러 가

지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북한의 국지전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군 관계가 전략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한 브룩스의 이론은 한국의 두 사례에 걸쳐 우리의 전략 평가 수준을 이해

하는 효과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보 공유 면에서 군은 국지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는 

청와대 및 정부와 공유하였다고 추정되나 국지전의 다양한 전개 방식과 안

보 전략 차원에서의 변화된 의미를 보고하고 환기시켰는지는 확실하지 않

다. 

두 번째로 전략 및 전술 협의 면에서 북한의 국지전 수행 전력, 준비 동향

을 보고받은 후 그 위협이 기존의 군사 전략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인지 판단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 및 전술이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민군간에 이러한 협의가 심도 있고 포괄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154
동
아
연
구

대해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민군간 논의 과정에서 

도출되었어야 하지만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정보 공유와 

협의는 긴밀히 연계되는데, 둘은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만 실제 전략 평가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협의를 통해 새로운 시각

에서 기존 정보를 해석하고 군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다시 분석과 

토의를 한다. 환류 과정이 활발히 일어날수록 협의가 심도 있고 포괄적으로 

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이 협의 과정을 주도할 역량

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랜 동안 한미 협정의 CODA에 따라 전략 협의를 

연합사에 위임한 우리로서는 민이 군을 통제하며 전략 협의를 주도할 것으

로 예상하기 어렵다.

조직 역량 면에서 우리 군은 육·해·공군 간 폐쇄적이고 갈등적인 자군 

중심성을 보이고 있어 합동 전략의 수립 및 구사 역량이 부족하며 야전 보

다 본부 그리고 의견 제시 보다 복종과 수용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전투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다. 이에 대해 군 스스로의 자정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군 관계 하에서 민이 군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압박을 부과하기 어렵다. 한편 의사결정권은 군의 상대적 자율성과는 관계

가 적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민이 전략 평가 역량을 개발하지 않는 사이 군은 민군 관계

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군

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 정보를 민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북한의 국지전 위협이 과소 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방어 및 억지 전략이 가지

는 한계를 이해하고 민군이 함께 보완책을 협의했어야 하지만, 군은 교전규

칙을 넘어 공격 원점을 타격할 태세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으로

는 강력한 응징 의사를 밝혔다. 민군간 협의 과정에서 군이 언론에 발표된 

공식 입장과 동일한 전략을 제시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제시하였는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육상 지역에 대한 전투기 공격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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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개발할 만큼 민군간 전략 및 전

술 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

의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해 군 전반에 걸쳐 전투 역량 저하를 가져 왔는데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진작시키지 못했고 북한이라는 분명한 위협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전투 기강이 심각할 정도 약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해 전략 평가 과정 중 전략 및 전술 협의와 조직 

역량 단계에 문제를 노출하였고 북한의 국지적 도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

지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투   고   일 : 2014년06월29일]

[심사완료일 : 2014년07월28일]

[게재확정일 : 2014년08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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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terred Limited War Threat from North Korea and Civil-
Military Relation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Torpedo Strike against the South Korean 
Corvette Cheonan and the Shelling of the South Korean Island 
Yeonpyeong

YEO YoungYun
Ph.D Studen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l Relations, Korea University

The research figures out the causality between the strategy assessment 

and civil-military relationship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torpedo 

strike against the South Korean corvette Cheonan(2010) and the shelling 

of the South Korean island Yeonpyeong(2010). The strategy assessment 

is a process for civil and military to shape and implement the military 

strategy which fits most with the national goal as well as its capability, 

consisting of sharing the information, discussing the strategy, evaluating 

the corporate competence and clarifying the authorization process. Risa 

Brooks argues the quality of the strategy assessment is determined by 

the two features of civil and military relation, divergence of preference 

and balance of power between civil and military. The strategy 

assessment of South Korea before two incidents in 2010 disclosed the 

seri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strategy discussion and corporate 

competence in strategic assessment that thwarted in deterring the local 

war threat from North Korea. The bad strategic assessment at that tim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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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ed in the balanced power between civil and military (the relative 

autonomy of the military) despite their convergent preference, analysed 

on the basis of documents and comments from high civil and military 

authorities. Hence, Brooks' argument on the strategic assessment and 

civil-military relation provides a good framework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strategy of South Korea on the occasion of two strikes from 

North Korea.

Keywords �Strategy Assessment, Civil-Military Relationship, North Korean 

Limited War Threat, Corvette Cheonan, Island Yeonpyeong


